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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 법무장관은 위법한 지휘권 발동을 즉각 철회하고 사직하라
  

 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친 언행을 통하여 검찰총장을 법무부
장관의 단순 하급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치졸한 법 인식을 여과 없이 
보여주고 있다.
 
  그 연장선상에서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 근거조항인 검찰청법 제8조를 끌어다
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지시 중단과 서울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한 배제 
등  막가파식 지시를 하고 있다. 

  그러나 3일 전국 검사장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바와 같이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의 직
무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존중해야 할 규범적 관례를 
무시하고 극히 삼가야 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오남용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변 구성원들
의 판단이다. 

  청와대와 여당을 대리한 추 장관이 현재 이처럼 무리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실체가 없는 검
언유착 의혹을 빌미로 검찰총장에게 흠집을 내고 궁극적으로 조기 사퇴하게 하려는 의도임이 
분명하다.
 
  검찰의 올바른 길에 따라 여권인사의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중인 검찰총장을 마구 
흔들어 내치고 우리 쪽 사람으로 바꾸겠다면 이것이 온당한가? 이는 검찰개혁을 빙자한 정치
시녀화 시도일 뿐이다.
 
  여권은 검찰총장 흔들기와 검찰의 정치시녀화를 즉시 중단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라. 
추 장관은 위법한 수사지휘를 즉각 철회함은 물론 사법체계 문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. 대
통령과 국회는 해임, 탄핵 등 법무부장관의 위법한 망동에 책임을 묻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. 

 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은 물론 추 장관을 비롯하여 이 음습한 모의에 가담한 자들 모
두, 머지않은 장래에 직권남용죄로 엄히 벌 받게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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